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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 평평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국정원법 개정 논의 진척없이 끝난 정기국회 
국정원 개혁 좌초는 국회의 직무유기 

 

1.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됐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재판 중임에도,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아무런 진척 없이 끝났다. 실제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개최했을 뿐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되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권력기관의 

불법을 감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지 않았던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는 입법적 책무를 방기하며, 또 다시 국정원 개혁을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국정원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청와대와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정원 개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조치로 적당히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책임성 있게 국정원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또한 국정원법 처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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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막대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집권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언제나 

공염불에 그쳤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또 다시 국정원 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법 개정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적당히 넘어갈 생각을 버리고,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수사권 이관 방안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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